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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land value capture as a means of funding affordable housing, focusing on inclusionary zon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by identifying and screening previous studies using the keyword “inclusionary zoning” or “inclusionary housing,” resulting in a final selection of 22 studies. The review reveals that inclusionary zoning is an effective tool for supplying affordable housing to low- and middle-income households, particularly in urban areas with high accessibility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However, private developers may circumvent regulations by reducing the scale of their development projects, or by shifting their projects to areas where regulations are not enforced. This can cause discrepancies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the housing submarkets and lead to an increase in housing prices. To prevent this, the review suggests that providing adequate incentives to encourage voluntary private participation is crucial. Additionally, the review highlights that a supply of affordable housing needs to be provided under the urban planning system. This corroborates previous studies that emphasize the link between housing policy and urban planning through local government-led spatial planning. Further discussions are needed to ensure a sufficient supply of buy-to-rent public housing in areas with locational advantages, where high-rise apartments are being constructed. This will help prevent low- and middle-income households from being driven out to the urban periphery and promote the creation of a more inclusiv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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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전 세계 도시들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복지정책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하는 사업, 주거복지 대상 계층에게 직접 현금을 보조하는 주거비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사업들은 막대한 정부 재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가구의 필요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강미나 외, 2021). 이에 따라 공공 주도의 주거복지 정책 외에도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도시 및 주택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저렴주택1)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voluntarily) 유도하는 도시계획적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포용적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2)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의 증가분을 이용하여 도심 내 저렴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 가구의 주거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포용적 용도지역제는 토지가치포착(land value capture)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토지이용제도로서 1971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Hamilton, 2021). 이후 많은 지방정부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확산 배경에 대해 Zhu et al.(2021)은 저렴주택 공급 의무가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가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포용적 용도지역제가 종상향(upzoning)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planning gain)을 환수하여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정책수단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는 점도 지적된다(Wang and Balachandran, 2021a; Li and Guo, 2022).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이용제도를 통해 도시개발사업과 저렴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결합한 데 있다. 그러나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포용적 용도지역제는 도심 내에 저렴주택을 확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거주지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지니지만(Schuetz et al., 2011), 일각에서는 포용적 용도지역제가 민간 개발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에 대한 세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Ellickson, 1981; Hamilton, 2021). 무엇보다 이러한 포용적 용도지역제는 지방정부의 공간계획과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공간적 범위, 저렴주택 공급 비율, 입주대상 소득수준 등이 상이하며, 구체적인 정책 설계 내용에 따라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도입 효과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이 지적된다(Wang and Balanchandran, 2021a; Zhu et al., 2021).

      국내의 경우 개별사업의 근거법에 따라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지정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종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기여율’의 개념을 도입하였다.3) 이후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공기여의 법률적 근거(제52조의 1)가 마련되고 공공기여의 대상에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어(김종보·허지인, 2022),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통한 도심 내 저렴주택 공급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기여 등 토지가치포착 메커니즘을 활용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효과를 파악하는 실증 연구결과들은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literature review)을 통해 토지가치포착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는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도입효과에 관한 기존 실증 연구결과들을 분석, 종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간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도입해온 국가 및 도시들에서는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들을 축적해 오고 있다. 특히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에 의해 도입되고 있는 포용적 용도지역제는 의무 규제형, 인센티브형 등 구체적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책 설계에 따른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도입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공공기여 등 토지가치포착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도심 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의 효과를 유추하고 도시 및 주택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도입 배경과 특성, 국가별 제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설계 과정을 서술하며, 제Ⅳ장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도입효과를 주제별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국내·외 제도 고찰
      
        1. 포용적 용도지역제 도입배경 및 현황
        포용적 용도지역제는 1971년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용도지역 조례에 저렴주택 공급에 관한 의무기준을 규정하면서 처음 시행되었다(Hamilton, 2021). 이후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시는 1973년 저렴주택 공급 프로그램(below-market-rate inclusionary program)을 도입하고, 20세대 이상 주택개발사업의 20%를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Schwartz and Johnston, 1983).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도 1974년 저렴주택 공급을 위한 MPDU(Moderately Priced Dwelling Unit)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초기 도입지역으로 소개되고 있다(Kontokosta, 2014).

        이처럼 포용적 용도지역제는 지방정부의 조례에 근거하여 미국 전역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Wang and Balachandran(2021b)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미국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 결과 734개 지방 행정구역에서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31개의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포용적 용도지역제가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고 저렴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적 수단으로 확산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작용하였다.

        첫째, 1970년대부터 가속화된 주거복지정책의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1960년대까지 빈곤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투입4)을 주도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1969년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연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이른바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를 표방하기 시작했다(Cullingworth and Caves, 2013:372-373). 1974년 포괄보조금의 도입과 함께5) 주거복지정책에서 지방정부가 이전보다 큰 자율성을 갖게 되면서 포용적 용도지역제는 지방분권이라는 미국의 시대적 맥락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진현환, 2013:157-160)

        둘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위축되면서 민간부문에 의한 저렴주택 공급기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했으나, 부실한 운영관리, 부정적 사회인식, 빈곤과 범죄의 집중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진미윤·김수현, 2017:175). 이후 연방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이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주택 바우처 제도(1974년 도입)와 같이 수요자의 주거비를 지원하거나 민간 개발자가 저·중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개발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감면하는 ‘저소득가구 세액공제제도(Low-Income Housing Tax Credit, 이하 LIHTC)’를 시행하였다(진미윤·김수현, 2017:184·193).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확산과정에는 이처럼 시장의 기제를 활용하여 저렴주택을 공급하고자 했던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작용하고 있다(Stein, 2018).

        셋째, 주거권과 지방정부 역할론에 대한 규범적 인식이 증대되었다. 1968년 제정된 「공정주택법(the Fair Housing Act)」은 주택의 구입·임대·융자에 있어 사회적 계층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6) 이후 1971년 뉴저지주 마운트로렐 지역에서는 교외화에 따라 이주압력을 받은 흑인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뉴저지주 대법원은 1975년과 1983년,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저·중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주택 공급에 있어 지방정부의 법률적 의무를 강조했다(조재성, 2004; 박미선, 2020). 이 판결은 포용적 용도지역제가 등장하게 된 제도적 배경으로서, 실제로 뉴저지주에서 시행된 많은 포용적 용도지역제 프로그램들은 「공정주택법」과 마운트로렐 판결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Calavita et al., 1997).

        이처럼 미국에서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확산에는 주거복지정책 지방화의 흐름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이주 압력에 노출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기성시가지에 저렴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거복지정책의 규범적 당위성을 달성하기 위해 포용적 용도지역제가 전개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포용적 용도지역제는 시행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성격을 갖는데, <표 1>과 같이 유형, 적용범위, 요구조건, 인센티브, 대안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Mukhija et al., 2015; Kim, 2020).

        
          Table 1. 
				
          

          
            The main elements of inclusionary zoning
          
          

        

        
        

        먼저,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유형은 저렴주택의 공급을 개발자에게 의무적(mandatory)으로 요구하는 유형과 자발적(voluntary)으로 선택하게 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 유형의 경우 개발자의 선택에 따라 저렴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유도형 용도지역제(incentive zoning)’로 간주되기도 한다(Levy, 2012). 다음으로 정책이 적용되는 범위는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포괄하기도 하지만, 특정 기준에 따라 국지적인 영역으로 한정되기도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한해 저렴주택 의무 규정이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저렴주택의 최소비율, 입주대상이 되는 거주가구의 소득기준, 상한 임대료, 거주 보장기간 등 개발자의 의무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는데 밀도 보너스와 같은 추가 용적률 제공 외에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부담금·세제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사업대상지 안에서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요건(on-site) 외에도 별도의 대체 부담금(in-lieu fee)을 납부하거나 사업부지 외 지역(off-site)에 저렴주택 혹은 주택부지의 공급을 허용하는 대안 규정을 두기도 한다.

      

      
        2. 국내·외 제도 사례
        미국에서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개발사업과 저렴주택의 공급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결합함으로써 토지가치의 상승을 유도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함으로써 정부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공급을 유도하는 데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개념적 특성에 집중하여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국내의 제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영국은 1990년 「도시 및 농촌 계획법」을 개정하면서 계획당국이 개발을 승인하는 대가로 토지소유주 혹은 개발자에게 일종의 계획의무(planning obligation)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06조)을 신설하였고, 이는 저렴주택 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Morrison and Burgess, 2014). 런던 대도시권의 경우 개발 총량 대비 저렴주택 의무비율이 자치구 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30~50%에 이르며, 이는 미국의 평균 비율인 16%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Wang and Balachandran, 2021b; Li and Guo, 2022). 이러한 사실은 영국이 개발사업에서 저렴주택 공급을 의무화하여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토지가치포착 메커니즘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Li and Guo, 2022:86; Wiener and Barton, 2014:407).

        호주에서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지불 가능한 저렴주택의 재고가 부족해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도입하였다. 2005년에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SA)주와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NSW)주, 2007년에는 호주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에서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도입하였고 이후 다른 주로 확산되었다. 주마다 프로그램의 성격은 다양한데 일례로, ACT와 SA는 저렴주택 공급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반면, NSW는 민간 개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유성희·장교식, 2018; Zheng and Sigler, 2021).

        뉴질랜드에서도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오클랜드(Auckland Region) 지역에서 2013~2017년 동안 특별주택지역(Special Housing Areas, 이하 SHA)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SHA는 14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저·중소득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최소 10% 이상 공급하는 경우 개발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이다(Fernandez et al., 2021). Fernandez et al.(2021)은 SHA에 대해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닌 지방정부가 도입하는 유연한 성격을 지닌 제도라는 점에서 미국의 포용적 용도지역제와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SHA에서 지방정부는 공공의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계획허가 단계에서의 신속한 진행으로 민간 개발자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저렴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89년 서울시가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면서7) 민간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가 시작되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각 정비사업별로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현행 규정은 사업시행자에게 건설되는 주택 전체 연면적 혹은 세대수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초과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경우 초과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은 이를 인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8)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을 중심으로도 민간 개발사업의 일정 부분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신설하였고 2016년에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시작하였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발 일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때 토지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며 건축부분은 표준건축비로 시가 매입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용도지역 변경 또는 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과 같이 토지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며 건축부분은 표준건축비로 시가 매입한다.

        이와 같이 토지가치포착 메커니즘은 다양한 국가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용도지역제 변경, 개발규제 완화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민간의 재원을 통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이 설계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해외의 실증연구들을 중심으로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도입 효과를 비교, 종합하도록 한다.

      

    

    

  
    
      Ⅲ. 연구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체계적 문헌고찰은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연구 방법론이다(McAlister et al., 1999; 안형식·김현정, 2014).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문헌을 선정하고 결과를 종합한다는 점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통찰력에 기반하여 기존 문헌들을 정리하는 서술적 고찰(narrative review)과는 차이가 있다(McAlister et al., 1999). 본 연구는 포용적 용도지역제와 관련된 문헌 선정을 위해 국외 데이터베이스인 Web of Science, Scopus,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 원문검색시스템(KISS)’을 활용하였다. 검색어로는 “inclusionary zoning” 또는 “inclusionary housing”을 사용하였다.

      총 276개의 문헌이 검색되었는데, <그림 1>과 같이 식별(identification)과 선별(screening) 과정을 거쳐 최종 검토 논문을 선별하였다. 우선 식별 단계에서는 중복되는 목록(89개)과 학술논문이 아닌 문헌(53개), 미확인 문헌(4개)들을 제외하여 130개의 문헌을 식별했다. 선별 단계에서는 먼저 제목과 초록 검토를 통해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정책의 개념과 현황을 소개하는 연구 등을 제외했다. 이후 34개의 문헌을 검토하여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도입효과에 대해 실증 분석한 연구를 선별했다. 이 과정에서 이론 모형에 기반한 연구(9개)와 의사결정 요인과 같이 정책의 효과성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3개)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22개의 문헌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Figure 1. 
				
        

        
          Retrieving and screening process for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체계적 문헌고찰의 요약 결과는 <표 2>와 같다. 토지가치 포착을 통한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도입효과는 저렴주택의 공급, 주택가격의 공급 및 가격에 대한 영향, 사회적 통합효과, 수혜자의 신체적·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자산축적 효과 등으로 구분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실증결과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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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mmary of th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Ⅳ. 토지가치포착을 통한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도입효과
      
        1. 저렴주택의 공급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직접적인 효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도시 내 저렴주택의 양이 충분히 증가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되고 있다. 먼저 Schuetz et al.(2011)은 1980-2008년 기간 샌프란시스코 대도시권의 45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입기간, 밀도 보너스 여부, 프로젝트 개발규모 등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른 요소들이 동일할 때 도입기간이 길어질수록 행정구역 내 저렴주택의 공급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결과로부터 Schuetz et al.(2011)은 포용적 용도지역제 도입이 저렴주택 공급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포용적 용도지역제와 저소득주택 세액공제제도(LIHTC)의 저렴주택 공급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Kontokosta(2014)는 몽고메리 카운티와 서퍽 카운티에서 정책수단별 저렴주택 재고 비율을 비교하였다. 2000년 기준 포용적 용도지역제에 의해 공급된 저렴주택은 3.8%로 LIHTC에 의해 공급된 저렴주택(0.6%)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포용적 용도지역제가 저렴주택 공급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Wang and Balachandran(2021a)도 지역별 비교를 통해 포용적 용도지역제에 의한 저렴주택 공급량이 LIHTC에 의한 저렴주택 공급량보다 많은 지역이 과반을 넘는다고 하면서, 저렴주택 공급에서 포용적용도지역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와 반대로, Freeman and Schuetz(2017)는 보스턴 교외 등 일부 지역에서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통한 저렴주택 공급량은 LIHTC에 의한 저렴주택 공급량보다 적으며,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부 연구들은 인센티브 제공 여부, 적용 범위 등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구체적인 특성에 주목한다. Johnston et al.(1990)은 남부 캘리포니아 사례를 통해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때 공급자들의 참여가 촉진되고 저렴주택 공급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Schuetz et al.(2009)도 민간 개발자의 참여를 통해 저렴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밀도 보너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저렴주택 공급 효과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 개발에 기초하고 있는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특성으로 인해 주택 개발사업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용적 용도지역제가 도입되는 입지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도 이어진다. Zhu et al.(2021)은 LA 시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TOC(Transit Oriented Communities) 프로그램을 주목한다. TOC 프로그램은 전철역과 같은 대중교통 중심지역에 저렴주택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데, 대중교통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은 입지 자체가 개발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가 강조하는 점은, TOC 프로그램에서 저렴주택 입주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이 낮아질수록 총 세대수에서 저렴주택이 차지하는 공급 비율을 낮출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포용적 용도지역제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극빈 가구의 거주공간 확보에 효과적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급되는 저렴주택의 유형(분양형/임대형)에 따라서 저렴주택 공급 효과는 달리 평가된다. Bratt and Vladeck (2014)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MPDU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된 저렴주택 중에서 저렴주택으로서의 부담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재고의 비율이 분양주택(20%)보다 임대주택(87%)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분양주택은 매각제한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저렴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다수의 연구들에서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통한 저렴주택 공급이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저렴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밀도 보너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입지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저렴주택 확보비율의 유연화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매각제한기간이 있더라도 분양형 주택보다 임대형 주택이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 주택공급 및 가격에 대한 영향
        포용적 용도지역제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견해는 저렴주택의 공급 의무가 민간 개발자들에게 규제로 작용하여 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고, 결국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가 이러한 비판이 타당한지 실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포용적 용도지역제가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3편의 연구에서 관계없음이 실증되었다. Mukhija et al.(2010)은 미국 LA 및 오렌지 카운티를 대상으로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시행 여부가 전체 주택공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Hamilton(2021)은 미국 볼티모어-워싱턴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시행년수나 이를 통해 공급된 저렴주택 수가 전체 주택인허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영국의 대도시권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Li and Guo(2022)는 15세대 이상의 개발에 적용되는 저렴주택 공급의무가 1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 점을 포착했다. 정책 변경으로 인해 10~14세대 규모의 개발은 감소하고, 9세대 이하의 개발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총 주택공급량에는 손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Schuetz et al.(2011)은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보스턴의 경우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규주택 허가가 감소했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포용적 용도지역제 도입에 따른 주택공급의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적어도 일관적이지 않았다.

        반면,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도입으로 주택가격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기되었다(Schuetz et al., 2011; Hamilton, 2021; Fernandez et al., 2021). Hamilton(2021)은 포용적 용도지역제가 주택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도입 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평방 피트당 가격이 1.1%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다. Schuetz et al.(2011) 역시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 지역 모두에서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도입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을 실증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경우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도입으로 주택공급에 영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은 유의미하게 포착되었다. Fernandez et al.(2021)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포용적 용도지역제 프로그램인 특별주택지역(SHA)을 DID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포용적 용도지역제 도입으로 대상지역의 주택가격이 약 5.6~6.2%가량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포용적 용도지역제 도입이 주택공급을 감소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무엇일까. Li and Guo(2022)는 주택공급이 감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역 내에 대안적인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포용적 용도지역제가 시행되면 민간 사업자들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나 혹은 소규모 개발을 통해 개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총 공급량의 변동은 미미하나 주택규모나 입지에 따라 수급 불일치를 야기하여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한다(Hamilton, 2021). 따라서 가격상승을 우려하는 연구들은 저렴주택 공급 관련 제도가 의무적일수록 개발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더 크며(Schuetz et al., 2011),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지 않도록 개발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Johnston et al., 1990).

        또한, Li and Guo(2022)는 지역 내 대안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로 저렴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실증하면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일정 개발규모 이상부터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적용시키는 단일 임곗값 기반(single thresh-old-base) 방식보다는 소규모 개발일수록 의무를 줄이거나 인센티브의 양을 늘리는 점진적인(sliding-scale) 방식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종합하면 기존 선행연구들은 포용적 용도지역제가 도입되는 경우 신규주택의 총량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으나 입지, 규모 등 개별 주택시장(submarket)에서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을 야기한다고 설명한다.

      

      
        3. 사회적 통합효과
        포용적 용도지역제는 저소득 가구의 지역 내 집중 및 소득에 따른 공간분리(spatial segregation)를 완화하고 계층 혼합(social mix)을 통한 사회적인 통합을 지향한다. 사회적 통합효과를 실증한 7편의 논문 중 사회적 통합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논문은 3편, 부정적으로 평가한 논문은 4편으로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ontokosta(2014)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와 서퍽 카운티를 대상으로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도입한 관할 지역에서의 인종과 소득계층 다양성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엔트로피 지수 등을 활용한 분석결과 포용적 용도지역제가 실시된 지역들은 미실시 지역들에 비해 인종 및 소득 통합지수의 값이 평균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토대로 포용적 용도지역제가 빈곤의 공간적 집중과 인종에 따른 거주지 분리를 완화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Schwartz et al.(2015)는 지리적으로 군집하고 있는 일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통해 분산된 지역에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관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관계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실증했다.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통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웃에 대한 만족도와 소속감이 더 크고,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결속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저자는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통해 저·중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을 분산하여 공급하는 것은 거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iagne et al.(2018)도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통해 경제적·인종적 분리 완화 효과를 설명하면서, 특히 주소지 수준의 미시적 단위에서 이러한 완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반면,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사회적 통합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Bratt and Vladeck(2014)은 몽고메리 카운티에 지정된 포용적 용도지역제 지역과 백인 거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간에 상관관계가 낮으며 공간분리가 여전히 나타난다고 실증했다. Li and Guo(2020)은 런던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포용적 용도지역제가 도입되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했는데, 빈곤율이 높고, 직업기회가 적으며 소수인종의 거주지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Zheng and Sigler(2021)은 호주 수도 준주(ACT)를 대상으로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입지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통합, 일자리, 대중교통, 그리고 녹지를 기준으로 한 종합지표를 도출했다. 평가결과 포용적 용도지역제가 도입된 지역들은 입지적합도 점수가 매우 낮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 원인은 민간 개발자들이 도시 외곽의 미개발지와 같이 개발비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Kontokosta(2015)는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사회적 통합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도입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일부 연구들은 포용적 용도지역제 도입에 따라 계층 혼합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저·중소득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Kontokosta, 2014; Schwartz et al., 2015; Diagne et al., 2018).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민간 부문의 개발자들이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통해 저렴주택을 부담할 때 개발비용이 적은 사업지, 즉 토지가치가 낮은 지역을 공급입지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실증했다. 이러한 점은 교통접근성 및 일자리 접근성이 높은 도심 내 저·중소득 가구의 거주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과 공간계획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도입으로 수혜자들의 실질적인 신체적, 정신적 웰빙 수준이 높아지는지, 또한 자산축적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검토된 6개 논문의 사례지역과 분석시기 등이 달랐지만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Jones et al.(2021; 2022)은 미국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포용적 용도지역제 시행 여부가 심혈관 질환 유병률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변수를 의미하는 종속변수와 음의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시행하는 도시들을 별도로 분석했을 때 저렴주택 공급이 의무적이고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이 높은 지역들에서 입주자들의 건강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Melton-Fant(2020)는 포용적 용도지역제 도입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비용의 절감 효과를 설명하면서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도입하지 않는 주에서 자신들의 건강 수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크다고 실증했다. 이러한 이유는 주거비용이 의료비용과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시사하지만, 도시 단위의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채택 여부와 도시민들의 건강 수준 간의 연관성이 곧 정책효과의 인과성을 의미한다고 말하기 어렵다(Melton-Fant, 2020; Jones et al., 2022). 그런 점에서 앞서 검토하였던 Schwartz et al.(2015)은 개인 단위의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설득력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포용적 용도지역제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들과 일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 간에 가구소득과 건강상태 차이가 보고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이웃 중에 고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흡연율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저소득 가구 이웃의 비율이 높을수록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입주민의 관점에서 분산된 입지형태를 통해 계층 혼합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한편,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통해 공급되는 분양용 저렴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가진다는 연구가 이어졌다. Temkin et al.(2013)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통해 공급된 분양용 저렴주택들을 대상으로 2009년 기준 내부수익률(IRR)을 계산하여 11.3%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Dawkins et al.(2017)은 몽고메리 카운티 주택시장의 가격지수를 산출하고, 일반 주택시장과 포용적 용도지역제를 통해 생산된 분양용 저렴주택의 가격 추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주택시장 상승기에는 일정 기간 매도가격의 상한을 통제함에 따라 시장가격만큼 가격이 빠르게 오르지 않으면서도 침체기에는 가격 하락의 폭이 더 적어서 저소득 가구의 자산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포용적 용도지역제 도입으로 공급된 저렴주택 거주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웰빙 수준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또한 분양형 저렴주택은 저렴주택으로서의 지속성이 임대형 주택보다 짧아 저렴주택의 공급 효과는 적지만, 저렴주택 입주민들에게 자산축적 효과를 제공하여 자산배분의 형평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최근 국내에서는 공공기여를 통해 종상향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고 저소득 가구를 위한 도심 내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포용적 용도지역제에 관한 다양한 실증연구들을 종합하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토지가치포착을 통한 저렴주택 공급 방안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포용적 용도지역제는 저·중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Schuetz et al., 2011; Kontokosta, 2014; Wang and Balachandran, 2021a; Zhu et al., 2021). 특히 포용적 용도지역제는 교통 접근성이 높고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내에 저렴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내의 경우 개별사업의 근거법에 따라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지정되지만, 계획허가 과정에서 입지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추가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유성희·장교식, 2018).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도심 내 저소득 가구를 위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논의에서 가장 많이 우려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강제된 저렴주택 공급이 민간 개발자에게 추가적인 개발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제한하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이다. 적어도 현재까지 도출된 실증 연구결과에 따르면 포용적 용도지역제 도입으로 주택 공급의 총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Mukhija et al., 2010; Hamilton, 2021; Li and Guo, 2022). 그러나 민간 개발자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발 규모를 줄이거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개발 사업지를 변경함으로써 세부 주택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주택가격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huetz et al., 2011; Hamilton, 2021; Fernandez et al., 2021).

      이러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Johnston et al., 1990; Schuetz et al., 2009). 포용적 용도지역제는 기본적으로 민간개발자의 개발이익을 통해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토지가치포착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의 종상향이나 행위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을 통한 토지가치의 창출(land value creation)의 과정이 선행되고(Kim, 2020), 여기에서 발생한 민간개발자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활용하여 저렴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해외의 포용적 용도지역제는 밀도 보너스 외에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부담금·세제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사회적 통합효과에 대해서는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포용적 용도지역제 도입에 따라 저·중소득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Kontokosta, 2014; Schwartz et al., 2015; Diagne et al., 2018).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포용적 용도지역제의 시장기반적 성격으로 인해 저렴주택의 공급이 도시 외곽이나 고소득 가구의 거주지와 먼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Bratt and Vladeck, 2014; Li and Guo, 2020; Zheng and Sigler, 2021). 이와 같은 사실은 도심 내 저·중소득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거복지정책과 공간계획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포용적 사회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LA의 TOC 프로그램이 주목할 만하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입지적 이점을 활용하여 저렴주택 공급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민간 개발자는 서울시 내 역세권 지역에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총 개발세대수의 약 24%는 서울시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였다(이정민·양희진, 2023). 그러나 청년주택이라는 정책대상으로 인해 그동안 학계의 논의는 민간임대주택의 지불 가능성이나 청년 가구의 입주 가능성에 집중되었다. 향후 공공기여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에 초점을 두어 공공기여의 적정 비율 및 8년의 매각제한기간 이후 분양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제한 필요성 등에 관하여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용도지역제와 같이 도시개발사업과 저렴주택의 공급이 도시계획체계 속에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정부 주도의 공간계획을 통해 주거정책과 도시계획을 연계해야 한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주장과도 결을 함께한다(봉인식, 2013; 양희진 외, 2022). 향후 도시공간의 입지적 이점을 지니는 대중교통 중심지역이나 한강변 등에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기여를 통해 공급된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큰 저·중소득 계층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검토한 선행문헌들이 대부분 영미권의 사례에 기반한 실증분석이라는 사실이다. 국내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가치포착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등의 성과를 실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과 타 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을 비교한다면 이미 고밀형으로 개발된 국내 도시에서도 해외에서와 같은 수혜 효과가 있을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후속연구의 몫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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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주1.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은 저·중소득 사회계층에게 제공되는 외국의 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과는 수혜 대상 및 공급 방식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affordable housing은 저렴주택으로, public housing 및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용어로 사용하였다.
      

      
        주2. ‘Inclusionary zoning’은 국내 학계에서 다양하게 번역되어 언급된 바 있다. 일례로,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최막중 외, 2004), 계층혼합형 조닝(김주진 외, 2005),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이원준·김진수, 2005; 유성희·장교식, 2018), 혼합 용도지역(김상진, 2017), 포용적 지역지구제(박미선, 2020)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미선(2020)과 같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포용도시의 개념을 차용하여 ‘포용적 용도지역제’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주3. 2016년 7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여율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의 토지는 민간 개발자가 기부채납하고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시가 매입하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주4. 특히 1964년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선언한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와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은 연방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사회정책을 추진했던 상징적인 사례이다(Cullingworth and Caves, 2013:371).
      

      
        주5. 1974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이 제정되고 지역개발포괄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program)이 도입되었다(Cullingworth and Caves, 2013:372-374). 이러한 포괄보조금의 도입으로 지방정부로의 분권이 확대되고 주택정책에서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강화되었다(진미윤·김수현, 2017:197-199).
      

      
        주6. 1960년대는 미국 민권운동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여러 사회적 차별들을 철폐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1968년에 개정된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8) 제8권에는 주택의 구입·임대·융자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공정주거법은 제정될 당시에는 인종, 종교,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금지만을 명시하였는데 이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1974년 성별, 1988년 장애인, 가족구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김희정, 2020).
      

      
        주7. 1989년 8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합동재개발)」 개정(제23조 제3항 제3호 신설)을 통해 재개발 조합은 세입자 입주를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건립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다.
      

      
        주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및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행정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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